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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장 개요

□ 출장 목적

о 근로자가 아플 때 치료에 집중하며 쉴 수 있도록 소득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22.7~) 시행 중

    * 1단계 시범사업 :  모든 취업자(보편), 2단계 시범사업 : 소득하위 50% 취업자(선별) 대상

о 이에 현장방문 통해 호주의 병가제도 및 공적부조로 운영하는 구직자 수당*(소득·

재산기준 有) 운영방식 등 파악, 의료인증 관련 현지조사 및 심층 논의 통해 시범

사업 개선 및 본제도 운영방안 탐색 

    * (제도 변화) 기존 상병수당(Sickness Allowance) → 상병수당 포함한 7개 수당을 구직자 수당

(Jobseeker Payment)으로 통합(‘20.3~)

  - 호주 유급병가 제도 운영현황 및 상병수당의 구직자 수당 통합 배경·쟁점 

  - 상병수당 운영체계, 재원조달 방식, 적용대상, 보장범위·수준 배경 및 근거

  - 상병수당(구직자 수당) 수급 현황 및 최근 이슈

  - 상병수당 의료인증 절차 및 의료인 등 역할, 근로복귀 지원제도 현황  

  - 빅토리아 주정부 단위 유급병가 시범사업 내용 및 상병수당과의 관계

□ 과제명

о 2023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및 본 제도 운영방안

□ 출장 기간   

о `23. 11. 4. (토) ~ `23. 11. 9. (목) … 4박 5일

□ 출장 국가(도시)   

о 호주(시드니, 멜버른)

□ 출장자   

소속 직위 이름 소속 직위 이름

보건복지부
사무관 전하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희정

사무관 이정은 전문연구원 오수진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 조용심

한양대학교
교수 김인아

과장 안혜진 전임의 김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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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11월 4일 

(토) 
인천 - - -

 • 출발 : 인천

 • 도착 : 시드니 (+1day)

11월 5일 

(일) 
- 시드니 - -

 • 출장팀 방문기관 면담 자료 준비 및 

사전 질의사항 세부 검토

11월 6일 

(월)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09:00-10:30, 11.23)
Bingqin Li

 • 호주 병가·구직수당(상병수당)의 동향 

및 특징, 장단점 등 파악

 • 한국과 호주의 제도 비교

사회서비스부
(Dept. of Social Services)

(14:00-16:00)

Jess Montgomer,

Nathan Dean,

Samuel Mcnamara, 

Claire Bennett

 • 병가제도 및 구직수당(상병수당) 논의

 - 제도 변화 배경, 제도 간 관계, 적용

대상, 보장수준, 재원조달방식, 운영

체계 등

 - 현재 제도 이슈와 향후 추진방향

 • 의료인증체계, 근로복귀제도 등 파악

11월 7일 

(화) 

시드니
서비스오스트레일리아

(10:00~11:00)

Narelle Townsend,

Nelli Ghasemi 외

 • 구직수당(상병수당) 세부 운영 프로그램 

및 신청-지급 프로세스 파악 

 • Centrelink 프로그램 운영현황 파악

 • 의료인증 접수, 수급자격 판단 기준, 

의료인증 서식 등 세부 내용 파악

 • 주요 민원 및 애로사항 청취 

시드니멜버른 -
 • 출발 : 시드니  

 • 도착 : 멜버른

11월 8일 

(수)

멜버른

Monash University

(10:00~11:30)
Gilsoo Han 

 • 구직수당 관련 복지·노동문제 탐색

 - 호주의 전반적 상황, 구직수당·의료

인증 관련 인식과 애로사항 등 청취

Monash University 

Public Health and 

Preventive Medicine 

(13:00~14:00)

Sophia Zoungas,
Sally Green,
Dragan Ilic,

Danielle Mazza,
Alex Collie,

Rhiannon Tate

 • 상병수당 의료인증 절차 및 현재 이슈

 - 의료인증 운영 관련 애로사항 청취

 - 진단서 발급시 주요 상병 현황 등

 • 도덕적 해이 방지 기제로서 의료인증 

함의 논의

빅토리아주정부
(Dept. of Jobs, Skills, 

Industries & Regions)

(15:00~16:00)

Laura E Trengove

Sebastian L Norman,

Priya Sarat Chandran,

Hesen Jeong

 • 빅토리아주 구직수당(상병수당) 통계 

파악

 • 빅토리아주 유급병가 시범사업 추진 

배경 및 현황, 애로사항 등 파악

 • 구직수당과 주정부 유급병가 시범

사업 관계, 향후 추진방향 등 논의 

멜버른시드니 - -
 • 출발 : 멜버른  

 • 도착 : 시드니

11월 9일 

(목)
시드니 인천 - -

 • 출발 : 시드니

 • 도착 :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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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장 주요내용  

①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면담

일  시
11. 23. (목) 09:00~10:30 (호주 현지 11:00~12:30)

 * 면담자 일정상 국외출장 기간 내 현지에서의 회의가 어려워 후속회의로 진행

장  소 ZOOM(온라인)

면담자 Bingqin Li, Professor, Social Policy Research,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방문 목적

호주의 병가·구직수당(상병수당)의 동향 및 특징, 장단점 등 파악, 한국과 호주의 제도 비교

 논의 안건 1 호주의 유급병가 특징  

○ 호주는 정규직 근로자 대상으로 법정유급병가를 제공하고, 캐주얼 근로자들은 대체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2009년*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면서 유급병가의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캐주얼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2009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무할 

만한 건강 상태가 아닌 경우, 최대 10일 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해당 기간 통상

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지급함.

- 호주 근로자의 약 70%가 법정유급병가를 적용받고 있으며, 국가 보장 범위가 한국보다 높은

수준임. 한국은 약 30~40%만이 고용주에 의해 유급병가를 보장받고 있으며, 법정 병가는 

부재한 상황임.

○ 국가 단위의 유급병가를 받지 못하는 캐주얼 노동자들이 많고 또 코로나 이후 지속 증가

하는 추세여서, 이들을 위해 주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정책을 만들기도 함.

- 대표적으로, 빅토리아주에서 캐주얼 노동자들에게 유급병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운영 중임.

 논의 안건 2 최근 동향 및 이슈

○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온라인·재택근무 문화), 워라벨 추구 문화, COVID 등

최근 사회적 환경 변화로 정규직(풀타임)보다 비정규직(캐주얼)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캐주얼 근로자의 증가 양태는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 주별로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음.

○ 이 일환으로 빅토리아 주에서 캐주얼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병가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노동자들의 선호에 맞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미래의 불확실성과 정책적 요인들을 고려하면,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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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의 이슈는 잇따른 자연재해와 COVID로 인해 노동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임.

- 최근 호주에서 산불, 홍수 등 대규모의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다른 지역의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 사태가 발생함.

- 또한, 과거에 캐주얼 근로자 중 외국인 노동자라 불리는 게스트워커(Guest Worker)가 많이 

있었는데, COVID를 겪으면서 고국으로 돌아가 사라졌음. 이후 즉각 노동 부족 현상으로 

나타남.

 논의 안건 3 호주와 한국의 제도 비교

○ 한국은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등 사회보장체계가 갖추어져 근로자에게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제공하지만, 현금성 혜택(수당)이 없는 한계가 있음. 호주는 고용 형태

에 따라 병가 적용 범위가 상이하고, 주별로 다른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한국과 호주는 공통적으로 노동 정책, 특히 유급병가 정책은 정치적 이념과 문화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음.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에도 영향을 미침.

- 빅토리아주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 캐주얼 노동자를 대상으로 유급병가를 제공하려는 시도

가 있는데, 이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러한 유급병가 제도의 부재나 제한은 노동 시장에서 불평등을 야기하므로,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건강과 웰빙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함.

○ 두 나라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범위에서 차이가 존재함. 호주의 경우, 국가에서 모든 정규직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여기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 단위

에서 정책을 별도 수립해 보완하고 있음. 그리고, 만약 병가 기간이 길어질 경우, 다른 기타

제도에서 보장해줌(구직수당, 장애수당 등).

- 한국은 법적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단체협약 등으로 고용주 유급병가를 제공하고 있음.

국가 단위의 보장이 미흡한 상태에서 ’서울시 입원 생활비 지원‘과 같이 일부 지자체에서

보완책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음.

○ 호주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상병수당(구직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국가 단위에서 정규직

근로자(약 70%)에게 10일의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있고, 만약 병가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대부분의 일하는 근로자는 기본적인 보장을 받으므로,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에 대해서만 

사회보장제도 하에서 보호해준다는 관점이 있기 때문임.

- 일반적으로 호주는 ’근로자‘라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구조여서, 유급병가를 벗어나서 

생기는 대부분의 복지 프로그램은 일하지 못하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만 

보호해준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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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방정부 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DSS) 면담

일  시  11. 6. (월) 14:00~16:00

장  소 힐튼호텔 Level 1, Room 1  * 488 George Street, Sydney

면담자

 Jesss Montgomer, Director, Job Seeker Payments, DSS

 Nathan Dean, Director, Carers and Disability Payments Policy, DSS

 Samuel Mcnamara, Assistant Director, Carers and Disability Payments, DSS

 Claire Bennett, Policy Officer, Job Seeker Payments, DSS

➲ 방문 목적

한국의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호주의 상병수당 관련 정책 방향 및 운영방식 등 파악

 기관 개요 개요 및 주요 업무, 조직 구성  

 1) 개요 

○ 개인과 가족의 행복 증진을 목표로 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담당 부처

- 국민과 그 가족의 복지 개선에 중점을 둔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타 부처와 비정부기관과 협력을 지속 유지함.

○ (설립 배경) 2013년 9월, 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DSS)가 설립됨.

　- 사회서비스부는 기존 가족 및 지역사회부(FaHCSIA)*에서 담당하던 업무 중 원주민 관련 업무

외 대부분의 업무를 이어받음.

     * 가족 및 지역사회부(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FaHCSIA)는 이혼가정 아동지원 업무(Child support), 가족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등 주로 가족, 

주거, 지역사회 및 원주민을 담당하는 조직임.

    ** 사회서비스(DDS) 설립 후, 기존 가족 및 지역사회부(FaHCSIA)가 담당했던 대부분의 업무가 사회

서비스로(DDS)로 이전되었으나, 원주민 정책 조정 사무소(Office of Indigenous Policy Coordination)

의 경우, 총리내각부(PM; Department of Prime Minister and Cabinet)로 이전됨.

　- 2020년 2월 1일부로, 사회서비스부(DSS) 내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으로 서비스오스트레일

리아(Services Australia)를 설립·운영 중임.

 2) 주요 업무

○ 사회보장, 가족과 지역사회, 장애 및 보호자, 주거 영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호주 

연방정부에 조언을 제공하는 주요 기관임.

○ 크게 사회보장, 가족과 지역사회, 장애 및 보호자, 그리고 주거 업무 등을 관리하며*, 적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혹은 가족에 대하여 소득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

    * 세부적으로는 지역사회와 취약계층, 장애인-보호자, 가족과 아동, 주거지원, 정신 건강, 성인, 여성 

안전, 근로연령, 복지개혁 등의 영역을 담당함.



- 6 -

○ 사회서비스 포트폴리오(Social service portfolio)* 주요 기관**으로, 아래 4가지 핵심 영역에 대한

역할과 책임 의무가 있음.

- ① 자립 장려 및 자립이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는 등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 

- ② 표적 지원을 통한 개인, 아동, 가족, 지역사회에 기여

- ③ 장애인·보호자의 표적 지원을 통한 독립성 및 경제적 참여 지원

- ④ 주택 가격 개선 및 사회주택 제공 등을 통해 노숙 예방 및 해결 등

     * 호주는 포트폴리오별로 예산제도를 편성하며,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예산에 대한 논의가 이루

어짐. 이는 한 개의 정부 부처 외 다수 기관으로 구성되며, 각각 포트폴리오별로 장관을 두고 있음.

    ** 사회서비스부(DSS) 외에도 Services Australia, Australian Hearing Services,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Agency(NDIA),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NDIS Quality and Safeguards 

Commission, and the Domestic, Family and Sexual Violence Commission 등도 함께 포함함.1) 

 3) 조직 구성

○ 비서실(비서실장)(Office of the Secretary(Chief of staff))

○ 최고 운영 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

○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부서

○ 가정 및 커뮤니티(Families and Communities) 부서 

○ 장애 및 보호자(Disability and Carers) 부서

 주요 논의 내용

○ 상병수당의 구직자 수당 통합 배경과 쟁점, 유급병가 제도와의 관계　

○ 상병수당 운영체계, 재원조달 방식, 적용대상, 보장범위·수준의 배경 및 근거, 상병수당 의료

인증 절차 등 조사

 세부 논의 내용

○ (관련 조직) 구직자 수당(Jobseeker payment)은 사회서비스부(정책 및 법률, 프로그램 시행 

관리 등),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신청서 접수, 처리 및 운영), 고용 및 직장관련 부처(고용

서비스 및 상호의무를 포함한 정책, 진단서)가 협력하여 시행 중임.

- 한국은 보건복지부에서 상병수당을 관할하고 있으나, 호주는 구직자 수당(JobSeeker Payment)

진단서 관련하여서 고용 및 직장관련 부처(Department of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에서 담당하므로, 호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큰 연관성은 없음.

- 호주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가 분리

되어 있으며, 보건부는 입법과 정책 수립, 병원 관련 사항 등 관할하고 사회서비스부는 사회

보장 정책을 설계 및 실행하는 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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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구직수당 관련 조직 >

○ (제도 변경) 호주의 상병수당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실업수당, 부인연금, 미망인 B연금,

사별연금, 배우자수당, 미망인수당, 사별수당과 함께 구직자 수당(Jobseeker payment)으로 

통합되어 운영 중이며, 기존 상병수당은 2020년 9월 20일 중단됨.

- 이 제도는 현재 또는 미래의 근로능력 상실자를 모두 포괄함으로써 근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호주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건강이 나쁘거나 부상을 당해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대상자가 포함되게 되었음.

○ (지원대상)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22세부터 노령연금 연령 전

까지의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관련 기준 미만의 소득과 자산을 보유

하여야 하며 상호의무 요건(구직활동 증명 등)*을 충족해야 함.

   * (일시적 상호의무 면제) 수급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주당 8시간 이상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최대 

13주의 초기 면제혜택이 주어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이 있는 경우는 진단서 한 장을 

기준으로 최대 52주의 초기기간동안 면제가능 동일한 중대한 질병이 지속되면 추가적인 의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최대 6개월의 면제기간을 추가로 고려 가능함.

- 유급병가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수준 등 기타 조건을 평가하여 구직수당 수급여부가 결정됨.

○ (지급액) 조건별로 지급액 상이하며, 물가상승이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 물가지수에 맞춰 매년 3월과 9월에 소득지원 급여를 인상하고 있음.

- 호주 정부는 구직자 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2023~2024년에 약 130억 호주달러(AUD) 예산

으로 책정함.

- 구직자 수당 받는 사람은 기본급여와 함께 에너지보충제, 가족세제혜택 또는 임대료 지원 

등 최소 한가지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약값지원, 간병인 수당 이동수당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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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ANAO). 'Home > Work program > By portfolio > Social Services("Social 
Services portfolio")'. Retrieved from https://www.anao.gov.au/work-program/portfolio/social-services. 

< 구직자 수당 지급액(23.9.20 기준) >

○ (기타) COVID-19 시기에는 Job keeper에게 수당을 주고 고용된 직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코로나 수당은 별도로 인당 550달러(AUD)를 지급함.

https://www.anao.gov.au/work-program/portfolio/social-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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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비스오스트레일리아(NSW Service Australia) 방문 및 면담

일  시 11. 7. (화) 10:00~11:00

장  소 Bondi Service Centre  * 19-23 Hollywood Avenue, Bondi Junction, NSW 2022

면담자
 Narelle Townsend, National Manager, Service Zone Sydney Metropolitan 

 Nelli Ghasemi, Service Centre Manager, Bondi Service Centre

➲ 방문 목적

구직자 수당(상병수당) 세부 운영 프로그램 및 신청-지급 프로세스, Centrelink 프로그램 운영현황, 

의료인증 접수, 수급자격 판단 기준, 의료인증 서식 등 세부 내용 파악, 주요 민원 및 애로사항 청취

 기관 개요  

○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는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으로 산하에 Child care, Medicare, Centrelink를 운영 중임.

- (Centrelink) 개인별 MyGov를 통해 사회복지 수당 및 서비스 접근 가능하며, 연방정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집행업무를 한 곳에 집중해 모든 서비스를 일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함.

- (Medicare) 메디케어 의료서비스 관리와 등록·청구 등 업무 수행함.

○ 전체 직원은 약 2만 7천명, 출장팀이 방문한 본다이 서비스센터에는 15명 근무 중이며,

하루 평균 180명 내외의 민원을 처리함.

 논의 내용  

○ 구직자 수당은 주로 온라인(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며, 메일, 팩스, 방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함.

- 방문 시 Reception에서 등록번호 제시 후 복잡한 욕구 등 있어서 담당자와 10분 이상 상담,

필요시에는 심층 상담 예약 및 시행함.

- 센터 내에는 신청관련 정보를 조회·수정할 수 있는 키오스크 및 Self Service 창구, 내방객

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방법을 교육할 수 있는 장비* 등을 운영 중임.

    * 핸드폰을 직접 연결, 미러링을 통해 모니터를 같이 보면서 사용 방법 교육하여 추후에는 내방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App을 통한 구직수당 신청방법

① 신청내역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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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화면 들어가기(Make a claim)



- 11 -

③ 신청자격 확인(Eligibility Check) 및 신청정보 입력

○ 의료인증은 제출한 진단서(Medical Certificate) 기반으로 센터링크에 고용된 인력이나 네트

워크로 계약한 외부인력을 통해 급여 지급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있음.

- 의료인증은 의사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관리사, 정신질환상담사,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직군

에서 할 수 있으며, 센터링크에 고용된 인력은 약 500~600명, 외부인력은 그 수가 상당히 

많고 정확한 수는 알 수 없다함.

○ 의료인증 서식(Medical Certificate) 내용

- 구체적 진단명, 발병일, 치료내역(과거, 현재, 미래)을 기재하고,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13주 미만, 13주~24개월, 24개월 이상으로 구분하며, 다만 13주 이상은 중증

질환*인 경우 신청 가능함.

    * 암, 백혈병, 심한뇌졸중, 후천적 뇌손상, 심한 화상, 긴 회복기간을 요하는 심한 육체적 손상, 기관

에서 치료 중인 심한 정신질환

- 기능적 영향(functional impact)을 기재할 때 신체적, 비신체적 영향을 모두 서술하며, 얼마나

오래 서있거나 앉아 있을 수 있는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집중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등 같이 기재함.

-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때는 직전에 종사하던 업무 외 다른 적합한 업무를 포함

하여 기능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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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Monash University 방문 및 면담

일  시 11. 8. (수) 10:00~11:30

장  소 모나쉬대학교 코필드캠퍼스 B4.34  * 900 Dandenong Rd

면담자  Gil-Soo Han, Professor, Monash University

➲ 방문 목적

구직자 수당 관련 복지·노동문제 탐색(호주의 전반적인 상황, 구직자 수당 및 의료인증 관련 인식과 

애로사항 등 청취)

 논의 내용  

○ (노동 문화) 상병수당 제도는 노동 문제와 필수불가결한 연관성이 있으며, 특히 그 사회의 

노동과 관련한 문화로부터 큰 영향 받음.

- 호주 노동 문화는 이민자, 원주민, 호주 시민으로 계급화되어 있음. 특히 한국인 등 동양 

이민자는 열심히 일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있으며 만족감을 얻기도 하지만, 노동보다는 

여가를 중시하는 호주 시민의 노동 문화와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하기도 함.

- 최근에는 이민자 내에서도 세대에 따라 다른 경향이 나타나며, 젊은 세대에서는 호주 시민과

더욱 동화되기도 하며 원주민과의 문화적 갈등이나 차별은 더욱 심해지기도 함.

- 인건비가 매우 높은 편이고 휴일이나 추가 수당이 높게 책정되는 등 노동력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국과는 다른 점이 많음.

- 한국 상병수당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왜 아파도 일하는 문화가 있는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할 것임.

○ (이주노동자) 2010년대 초반 조사에서 51만명이었던 한국의 이주 노동자 규모는 매년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으며, 향후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에서는 이민의 목적을 노동력 보급으로 생각하는 경향 있음. 이러한 인식은 이주노동자

가 상병수당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호주에서도 일부 제도는 이민자를 제외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Victoria

Sick Pay와 같은 주 정부 차원의 제도가 운영되기도 함.

- 호주의 노동 관련 정책은 시혜적이면서도 차별적인 측면이 있어 양면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

을 운영하여야 함.



- 14 -

⑤ Monash University Public Health and Preventive Medicine 방문 및 면담

일  시 11. 8. (수) 13:00~14:00

장  소
Monash University Public Health & Preventive Medicine 

* 553 St Kilda Road Melbourne

면담자

Sophia Zoungas, Professor & Head of School

Sally Green, Professor, Deputy Head of School

Dragan Ilic, Professor, Deputy Head of School

Danielle Mazza, Professor, General Practice 

Alex Collie, Professor, Health Insurance

Karen Walker-Bone, Professor, Occupational Health 

Rhiannon Tate, World Health Summit

➲ 방문 목적

상병수당 의료인증 절차 및 현재 이슈, 도덕적 해이 방지 기제로서 의료인증 함의 논의

 기관 개요  

○ Monash University는 Alfred Hospital이라는 부속 병원을 가지고 있으며, Melbourne 도심에

위치해 있음. 이를 중심으로 의학과 보건학 관련 대학이 모여 캠퍼스를 이루고 있음.

○ 이 캠퍼스에 위치한 Monash University의 Publich Health and Preventive Medicine College

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보건대학원 중 하나임.

 논의 내용  

○ (업무관련성 질병) Monash University의 Public Health and Preventive Medicine에서는 호주

의 공공보건과 예방 정책 관련주요 연구를 담당함.

- 호주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Work-related disease(업무상 질병)와 아닌 경우를 구분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Work-related disease의 경우,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직업 보건 관련 정책 개발 역시 Public Health and Preventive Medicine에서 진행 중임.

○ (정신 보건) 호주에서도 정신 보건에 관한 문제가 가장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현재 

근로자들이 정신과 관련한 문제를 겪을 때 사업장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의학적 가이드라인

을 편찬했음.

- 상병수당 제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아니지만, 적절한 병가에 대한 권고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 계획되어 있음.

○ (일차의료 의사) 호주에서 의료인증(진단서 발급)에 대한 주요한 업무는 일차의료 의사(GP)가

주로 담당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의사가 많으나 주치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차의료 의사의 의무로 인식되고 있음.

- 일차의료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교육에 관련하여 여러 연구

와 콘텐츠 개발을 했음.



- 15 -

⑥
빅토리아주정부(Victoria State Government) 노동부 방문 및 면담

    … Department of Jobs, Skills, Industries and Regions(DJSIR)

일  시 11. 8. (수) 15:00~16:00

장  소 빅토리아주정부 사무소  * 121 Exhibition Street, Melbourne

면담자

Laura E Trengove, Executive Director, Skills & Employment, DJSIR

Sebastian L Norman, Director, Sick Pay Guarantee, DJSIR

Priya Sarat Chandran, Manager, Sick Pay Guarantee, DJSIR

Hesen Jeong, Senior Policy Advisor, Sick Pay Guarantee, DJSIR

➲ 방문 목적

빅토리아주 ➊유급병가 시범사업 추진 배경 및 현황, 애로사항, ➋구직수당과 주정부 유급병가 시범

사업 관계, 향후 추진방향 등 논의 

 기관 개요  

○ 빅토리아 주정부의 Department of Jobs, Skills, Industries and Regions(이하 DJSIR)에서는

빅토리아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들을 관리 

감독하고 있음.

○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시 되는 사업이 유급병가 프로그램(Victorian Sick Pay Guarantee Program)임.

- Victorian Sick Pay Guarantee Program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유급병가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화와 노동자의 권익 보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매우 유사하게, 많은 노동자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근로와 건강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있음. 이러한 경험을 모두 공유하고 있으며, 유급병가 사업

의 효과(혜택)를 파악하고자 3년 간의 파일럿 사업으로 설계함.

 역할 및 업무  

○ 고용, 기술 및 산업 분야 관리

- ➊고용, 기술, 산업 및 지역 발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프로그램관리, ➋노동시장 동향, 기술

혁신, 산업 발전 등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함.

    ※ 빅토리아주 고용프로그램의 담당 직원은 약 90명 정도가 상주 중

○ 직업 및 기술 향상

- 직업 교육, 기술 향상, 직업 훈련 등 분야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여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지역 발전 및 산업 다각화

- 지역 및 산업 다각화를 통해 빅토리아 지역사회와 경제의 균형을 유지·향상하는 데 중점을 둠.

○ 산업 정책 및 협력

- 산업 분야에서의 정책 수립과 이행을 총괄함으로써, 고용 창출, 경제 성장, 기술 혁신을 촉진

하며, 산업부문 간 협력을 증진시켜 지역 경제의 안정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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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리아주 Jobs, Skills, Industry and Regions 부서 조직도(`23.10.) >

 논의 내용  

○ (개요) 빅토리아주 유급병가 프로그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개요) Victorian Sick Pay Guarantee Program

◈ 빅토리아 주정부, 비정규직 근로자(임시직·계약직) 대상 유급병가 시범 운영

 ▸(운영 기간) 2022년 3월 14일 ~ 2025년 3월 13일 (3년간 운영)

   * 임시직/계약직 근로자 대상 유급병가를 도입한 최초의 주

 ▸(신청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유급연차, 병가, 간병인 휴가 미적용자, 대상 직종 아래 참조)

음식, 환대 및 숙박 시설 소매, 판매 및 슈퍼마켓 공장, 제조 및 슈퍼마켓 공급망
관리, 사무 및 콜센터 청소 및 세탁 미용, 피트니스, 관광 및 야외 레크리에이션
택시, 차량 공유 및 배달 운전 보안 간병인, 보조원, 건강 및 복지 지원
농장, 농업, 임업, 원예 및 동물 관리 예술 및 창조 산업

 ▸(수급 요건) 만 15세 이상, 육체노동, 근로자격 증명, 대상 직종에서 주당 평균 7.6시간 이상 근로, 

다른 일자리에서 유급병가 및 간병인 휴가 미적용

 ▸(보장 수준) 연간 최대 38시간(5일)까지 최저임금*의 상병 및 간병 휴가 수당 지급

  * 2023년 7월 1일 기준 시간당 AU$23.23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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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빅토리아주에서 병가 사용이 불가한 근로자는 약 60만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노동자

의 25% 수준에 해당함. 시범사업의 주요 목적은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제도가 필요한지, 충분히 크게 다룰 문제인지 등을 파악하는 데 있음(한국보다는 

적은 비중이지만 충분히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함).

Q. 빅토리아주에서 가장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 단순히, 정부의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임. 코로나 이전부터 염두에 두었던 사안이었는데 코로나가 

촉진제가 되어 적극 추진하게 되었음.

○ (자격 요건) 대상 직종 선정 배경 및 방식

- 대상 직종 선정 시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음. 즉, 사업 대상의 우선순위를 선정

하기 위해 고용주, 일반시민,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함.

- 초기에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은 위치(location)에 기반했으나, 주 내에 지방(regional)과 농촌

(rural) 직장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어 주의 특정 위치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따라서,

주 전역에 걸쳐 다양한 노동 상황을 이해하고자 직업 렌즈(occupation lens)를 사용해 선택 

또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결정함.

- 빅토리아주는 직업을 바탕으로 고용 특성에 따라 강제 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함.

즉, 고용 특성에 따라 1위부터 43위까지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해당 직종에서 여성 비중,

이민자 비중, 캐주얼·계약직 비중 등을 고려했음.

- 이러한 다양한 표지(marker)를 사용하여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작성한 결과, 숙박(hospitality

workers) 및 음식 준비(food preparation assistants) 분야가 가장 불안정한 직종으로 나타난

반면, CEO와 ICT 전문가가 가장 안정적인 직종으로 나타났음.

Q. 그렇다면 43순위 중 어떠한 기준으로 어디까지 커버하고 있는지?

 ☞ 컷오프(cut-off) 기준은 예산임. 빅토리아주 내에서 접객업 및 소매업 규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어 이들을 주로 커버했고, 이 외에 고용 예측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제한된 예산 내에서 보장 

범위를 결정함. 

 ☞ 예산 결정 시 직면하는 큰 과제(challenge)는 수요를 예측하는 일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것인지, 설령 이 프로그램을 알고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신청하지 않을 것이고, 신청하더라도 

얼마나 이용할 것인지 등 파악하기가 어려움. 

 ☞ 현재는 경제팀이 제공한 통계 모델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예측하고 있음. 이 모델은 비교적 

정확하지만, 인구 단위에서 질병에 대한 행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음. 지역에서 

직접 사업 안내서를 나눠주면서 프로그램 홍보 활동도 하고 있음. 홍보하면서 몇몇의 사업 대상자

들과도 이야기해봤는데, 이들은 가입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지금은 아프지 않으니 나중에 가입하

겠다” 등의 이유로 가입을 꺼려했음. 또한, 특히 코로나 이후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감소

한 것도 기인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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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요건) 호주에서 일할 권리를 부여받은 자

- 15세 이상의 캐주얼(casual) 또는 자영업자(self-employed) 등 자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학생,

이민자도 가능함(단, 여행자 제외).

- 또한, 물리적으로 빅토리아에서 근무해야 함. 즉, 주를 경계로(border communities) 빅토리아

에서 거주하지만, 뉴사우스웨일스(NSW)에서 일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거주지와 무관하게 

빅토리아주에서 근무하는 것이 중요함.

- 원격 근로자(remote worker)의 경우, 빅토리아에 거주하지만 타주에 있는 농장에서 작물을 

수확하는 농업인도 있는데, 빅토리아 주정부는 다른 주의 다른 작업장에 대한 권한이 없음.

반드시 빅토리아주에서 근무해야 함.

○ (자격 요건) 근무 조건, 소득 및 자산 요건

- 일주일에 하루 이상, 주당 평균 7.6시간을 일해야 함.

- 초창기에는 소득과 자산 조사도 염두에 두었지만, 시범사업으로서 행정적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자격 요건으로 두지 않음. 대상 직종을 선정함으로써 이미 소득 기준을 설정했다고 

생각함(선정된 직업군의 평균소득이 상당히 낮기 때문). 자산 조사도 고려해봤지만, 자산 유형

이 매우 다양하고 많은 근거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인 만큼 초기에는 간단히 

설계하고자 했음.

○ (신청 현황) 프로그램 신청 현황 및 신청률 제고 위한 전략

- 사업 신청률은 높긴 하지만, 기대한 것보다 낮았음.

- 신청 절차는 5~10분 정도로 매우 간단함. 가능한 진입장벽을 줄이기 위해 간단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음.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어 전화로 편리하게 문의할 수 있음.

- 이용자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노력했으나, 많은 개인적 요인과 상황들로 접근성이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함. 특히 우선순위 집단 중 하나인 이민자나 1세대 가족들은 아직 호주 제도

에 익숙하지 않고 다양한 미디어(TV, 라디오 등)에 노출되지 못해 이러한 지역사회에 접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

- 주에서 TV·라디오 광고, Community Engagement Team을 운영하면서 마케팅과 홍보에 

적극 주력하고 있음. 여러 광고물과 배너를 통해 프로그램을 두드러지게 만들려고 노력했음.

그리고 무엇보다 데이터 축적이 중요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고

자 했음. 이것이 2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다가 3년차로 연장한 이유 중 하나임.

○ (신청 특성) 신청자 유형

- (성별) 여성의 비율이 높았음. 호주와 빅토리아주의 경우, 여성이 캐주얼 및 계약직에 더 

많이 종사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간병인, 돌봄 측면에서도 혜택을 받고 있음.

- (연령) 연령 분포를 보면, 청소년 등 젊은 층이 캐주얼에 더 많이 편향되어 있음. 사업 설계 

당시 25세 미만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을 것이라 예측했는데 이를 확증하는 결과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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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 노동조합이나 네트워크가 있는 직종에서 빠르게 참여함. 이러한 직업군은 이 프로

그램을 더 빨리 인지하고, 정보를 흡수하기 때문에 사업 참여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보안요원이나 요양보호사 같은 직종은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가입 속도가 빠른 편임.

- (유학생) 젊은 유학생 비중도 많은 분포를 이루는데, 이는 비자 조건상 근무시간에 제한이 

있어 대부분 캐주얼,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임.

○ (신청 특성) 주요 신청 질환(다빈도 질환)

- 주요 신청 질환을 살펴보면, 계절성 감기나 독감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COVID-19 관련 질환 사례도 상당수 있었는데, 이는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COVID 지원금을 중단했기 때문임.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간병인 휴가(carer’s leave)가 

국가 프레임워크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임.

- 이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아파도 출근했을 근로자, 즉 프리젠티즘 비중은 41%에 달함. 즉 

이 사업으로 인해 인구집단의 41%에서 행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매우 중요

한 결과임.

Q. 연방정부 구직수당(JSP)은 정신질환이 가장 많은데, 이 사업은 감기 등 경증 질환이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함.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JSP 대상자, 즉 구직 중인 경우라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음(자격 미충족). 이 프로그램은 

병가가 없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 구직수당은 사실상 실업자(무직)를 대상

으로 하므로 일종의 보편적인 혜택을 받고있는 것임.

 ☞ 산재보험(work cover)은 직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제도로, 이는 본 사업

과 별개임. 이 사업은 주로 직장에서 발생하지 않는 다양한 질병들을 커버하고 있어 중경상

(major and minor injuries) 질환의 규모가 작다고 생각함. 

Q. 사업 취지상 질병 통계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인지?

 ☞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없음. 현재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더 많이 관여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정부에게도 이점이 있기 때문임(병원 내원환자 감소, 응급에서 

일반의료로의 전환 등), 보건학적 관점에서 근거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므로, 추후 검증 

시에 더 많은 자료가 나올 것이라 기대함.

○ (의료인증) ‘아파서 일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 설계 시 프로그램 ➊등록(register) 파트와, ➋청구(claim) 파트 두 부분으로 구분함. ➊등록 

파트는 신원 확인, 재직 여부 등 자격 기준 충족 여부를 파악하며, 이 때에는 아프지 않더

라도 대상 직종에 해당하면 가입할 수 있음.

- ➋청구 파트는 실제 아플 때 요양비나 유급병가를 청구하는 것으로, 이 때에는 진단서

(medical certificate)나 일종의 근거서류 요청할 수 있음. 호주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용주가 

최소 1일부터 진단서나 근거서류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2일이나 주말 또는 

공휴일 전후에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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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 청구 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15시간 이상이거나 또는 2일 이상 근로할 수 없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15시간 미만이

라면 신고(declaration)만 하면 되는 구조임. 

 ☞ 이는 수급자 행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를 악용해 2일 미만의 기간을 청구하거나, 기간을 나눠서 

청구하는 등 양태를 보임.

○ (의료인증) 의료 전문가 자문 절차

- 이 프로그램은 보건학 관점이 아닌 경제적·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의료 전문가와

별도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

- 다만, 공청회(Public Consultation)를 통해 전국민에게 발표한 바는 있음. 이 때, 약사회에서

의견을 제출했었으나, 임상적인 관점보다는 주로 작업 환경에 포커스를 두었음. 또한, 이미 

국가 차원의 프레임워크가 확립된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보다는 이 틀에서 수정 보완

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자 했음.

○ (부정수급) 남용 등 도덕적 해이 문제

- 부정수급(fraud)을 최소화하는 것과 제도를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 사이에는 상충 관계(trade off)가 있음.

- 따라서 이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음. 입증 요건을 강화해 부정수급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프로그램의 접근도가 저하될 것이라 생각

함.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통제 및 모니터링(review)을 실시하고,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 (제도 간 관계) 보건부 역할 및 협력 관계

- 빅토리아는 주정부로서 노사관계 권한은 연방정부에 있음.

- 또한 멜버른이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lockdown) 지속기간이 가장 길어서 경제적 이점을 주기

위해 고민했음. 따라서, 처음에는 보건(health) 관점보다는 주로 COVID 경제 관점에서 보았음.

- 호주에서는 보건(health) 관련해 서비스 제공이나 정책 기반이 아닌 데이터 기반으로만 접근

하는 특징이 있음.

- 주정부에서는 주로 Service Victoria와 파트너십을 맺어, 여기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해 

제공해주고 있음.

※ (추가 설명) 제도 간 관계

 ☞ 호주는 구직수당, 메디케어 등 다양한 제도들이 존재함. 그리고 각 제도별로 담당하는 연방·주정부, 

주무부처가 다르고 서로 분리되어 있어 이들을 통합하는 것이 도전과제임.

 ☞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은 매우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소득 안전을 보장하는 것임. 안정적인 근로자

들은 휴가 자격이 주어지지만, 사업 대상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음. 따라서 이들의 기본적인 필요

(needs)를 충족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는 소득 대체가 아니라, 국가 최저임금으

로 일시적인 근로불가기간 동안 지원해주는 형태임. 



- 21 -

○ (검증) 절차 및 수행 주체

- 내외부적으로 검증(validation)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 거침. 여기서

부서의 역할은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 기반의 조언을 제공하는 것임.

부서 내 정보 수집 및 자문 → 빅토리아주 장관 보고 → 국무회의(cabinet meeting)에서 안건 

상정 및 논의

○ (계획) 국가 계획의 보완 정책으로서, 향후 계획

- 아직 단언하긴 이르지만 국가 제도로 촉진할 수도 있고, 빅토리아 주 단위에서 제도를 설계

할 수도 있음. 또한, 이 사업을 지속할 가치가 있는지 등의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음.

- 현재 이러한 다양한 선택지 고려하고 있음. 내년에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하기 위해 지속해서 논의할 것임.

- 다만,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즉, 현재 당면한 문제, 예를 들어 국가 자연

재해(Naitonal Natural Disaster)에 따라 자금조달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음. 현재는 2년 

전에 발생한 호주의 산불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 당면 과제임.

-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근로자들이 알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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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및 특이사항

시사점 1 구직자 수당 포함한 호주의 사회보장제도 : 공공부조 형태 운영 

○ 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일부 노령연금 등 제외하고 주로 저소득층 최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세 기반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공적부조)와 차이가 있음.

- 따라서 급여수준은 조세 재원인만큼 OECD 국가에서도 낮은 편이며, 소득수준, 연령, 혼인

상태, 부양자 유무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함.

➲ 일부 저소득층 대상(조세) 상병수당 지원 시 기존 공적부조 제도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며,

특히 긴급복지지원사업* 요건 등 조정이 필요함.

    * 긴급복지지원사업 요건에 ‘중한 질병’도 포함

시사점 2 구직자 수당의 주요 대상과 상호의무 요건

○ 호주 구직자 수당은 실업자가 주요대상이나, 소득·자산 조사 통해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

이면 유급병가*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대상에 포함함.

    * 호주는 한국(약 48%)에 비해 유급병가(연간 2주) 적용받는 풀타임 근로자 비율(약 80%) 高

- 구직자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 노력(상호의무요건)이 필요하나, 아프거나 부상당한 사람

은 상태 심각성에 따라 상호의무내용을 조정함. 

    * 한국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구직활동 必) 및 상병급여(구직활동 면제)와 내용 일치

➲ 공공부조 형태로 제도화 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 주로 저소득층에 포함되므로 현재 

시범사업처럼 취업자격을 엄격히 두어 취업자로 제한하고 소득기준까지 둔다면 적용대상이

매우 협소해질 수 있어 취업자격, 소득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시사점 3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작성 및 신청절차 개선방안 마련

○ 호주는 진단서(Medical Certificate)에 업무와 관련된 신체기능 외 상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신체적 요인을 진단서에 작성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특정 중증질환은 13주 이상 신청이 

가능함.

- 따라서, 의학적 상태뿐 아니라 근로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우리나라 상병수당 최초 신청의 경우, 모든 질환의 진단서 발급이 근로불가기간 4주 

이내로 제한된 것을 특정 중증질환의 진단서 작성 가능한 근로불가기간으로 확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 중증산정특례질환 최소 신청시 최대 근불기간 8주까지 작성 가능

○ 서비스오스트레일리아의 구직수당 신청은 주로 온라인(홈페이지, 앱)으로 신청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신청인의 접근 편리성과 신청률 향상을 위해서는 모바일 시스템 구축이 필요

하지만,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므로 본제도 시행 이전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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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4 근로자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둔 제도 기틀 마련 필요

○ 호주 근로자의 약 70%(정규직 근로자)가 법정 유급병가(10일)를 적용받고 있으며, 국가 보장

범위가 한국보다 높은 수준임.

- 한국은 법정 병가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약 30~40%만이 고용주에 의해 유급병가를 보장

받고 있음.

○ 이러한 국가 제도 하에 최근의 노동 시장의 변화와 복잡한 문제를 조명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하고자 주별로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음.

- 캐주얼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병가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중인 빅토리아 주가 대표적인 

사례임.

○ 즉, 호주는 국가에서 모든 정규직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여기서 제외

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 단위에서 정책을 별도 수립해 보완하고 있음. 그리고,

만약 병가 기간이 길어질 경우, 다른 기타 제도에서 보장해줌(구직자 수당, 장애수당 등).

➲ 한국은 법적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단체협약 등으로 고용주 유급병가를 제공하고 있음.

국가 단위의 보장이 미흡한 상태에서 ’서울시 입원 생활비 지원‘과 같이 일부 지자체에서

보완책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병가제도 기틀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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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사회서비스부 사전 서면 질의서

➊ 최근 동향

○ 2022년에 상병수당이 구직수당에 편입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상병수당 신청률이 낮은

이유도 기여했나요?

○ 제도 변경 계획은 없나요? 어떤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 여지를 가지고 있거나 관심

을 가지고 있나요?

➋ 거버넌스 < 재정, 구조 및 역할, 제도간 관계 등 >

<재정>

○ 호주의 상병수당 재원은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방식의 유럽국가와 

달리 조세방식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상병수당 예산규모(’22년, ’23년) 및 상병수당 급여지출비용(’22년)은?

○ GDP 대비 상병수당 지출비율(’22년)은?
* 호주 구직수당에서 상병을 목적으로 지출되는 현금급여의 GDP 대비 비중

- 국제적으로 보고된 자료가 없어서 혹시 내부적으로 평가한 수준이나 추세는 어떤가요?

- 2023년 현재, 호주의 전체 세금 중 상병수당 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이고, 비중에 대한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호주의 연간 상병수당 지급비용 대비 관리운영비(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인력과 

장비 등 운영비용)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 가능하다면, 상병수당 제도운영 초기부터 현재까지 비교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병수당 관리운영을 위한 조직과 인력 현황은?

○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사회복지제도의 경우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특히 중요한 과제

라고 생각됩니다.

- 관리운영 측면에서 그동안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효율화 방안과 주요 성과가 있다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 및 역할>

○ 구직수당의 급여수준을 매년 결정하는 거버넌스 구조 

- 급여수준의 결정 및 개정의 의사결정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 구직수당 운영과 관련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역할과 관계는 어떠한가요?

    * 한국의 경우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두 개의 부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노동자 보호와 건강 보호라는 두 개 부처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수급자 중심으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역할이 통합 조정되는 메커니즘 공유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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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수당과 관련해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 주로 협력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 이러한 업무를 이행하는 보건부 내 담당 부서는 어디인가요?

<제도간 관계>

○ 호주에서 상병수당과 동시에 수급이 제한된 국가 지원금 또는 사회복지제도는 무엇

이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중복수급을 허용하나요?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급여의 종류와 

사유가 무엇인가요?

-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이 이루어진 경우 기관 간 정산제도가 존재하나요?

기관 간 정산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운영하고 있나요?

- 구직수당과 중복수급을 허용하나요? 관련 내용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 상병수당 신청 대상이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방지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 정규직(full-time, part-time)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의 유급병가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나요?

    *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급병가 이후에 상병수당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는 고용주의 유급병가 기간

이 끝나지 않더라도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유급병가 기간 중에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의 지급 순서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➌ 제도설계 < 자격관리, 소득 및 재산심사, 대기기간, 급여수준, 관리운영 등 >

<자격관리>

○ 호주 사회보장제도, 특히 구직자 수당을 포함한 공공부조는 자녀 유무, 배우자 유무,

소득·재산 수준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복잡한 구조를 보이는데, 이러한 설계 

배경은 무엇인가요?

○ 대상자 자격*의 자격조건(심사항목), 자격심사방법 및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등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자격) 정형‧비정형근로자, 자영업자, 학생, 외국인 등

- 대상자 자격별 상병수당 수급자수, 지급금액, 지급일수, 1인당 평균지급금액‧평균

지급일수는?(’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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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구직수당에서 개인 상병에 대한 급여 신청 자격은 유급병가 자격이 없는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포함되는데, 자영업자의 세부 범위가 궁금합니다.

    * 호주 통계국의 고용특성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호주 근로자의 24.4%가 유급병가가 없는 비정규

이며,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근로자 중 37%가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함. 이 또한 산업별로 

격차가 심해 숙박·음식 서비스 분야는 63%에 이름.

- 구직수당에서 상병수당을 신청한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Whiteford & Bradbury(2020. 3.)는 호주의 유급병가 적용 수준이 미국보다 나은 상황이 아니며 엄격한 

신청 자격, 긴 대기기간, 낮은 급여 수준으로 신청자가 거의 없어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음 

○ 한국의 경우, 비정형 근로자(유튜버, 예술가 등 프리랜서, 파견 근로 등),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호주의 경우 위 직업군의 상병수당 신청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 위 비정형 근로자의 ‘복귀할 직장 여부 판단’은 일반 상용근로자와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나요?

○ 농어업인도 가입 대상인가요? 가입 대상이면 가입자 수와 지급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2년)

<소득 및 재산심사>

○ 상병수당 지급 시 소득, 재산, 가족형태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원금액 확정을 위한 심사항목, 심사방법 및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 변화 확인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재산심사로 인한 탈락비율을 알 수 있나요?

○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형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호주에서는 수급대상자에 대해 어떻게 소득 파악을 하나요?

- 취업이나 소득 관련 공적자료가 부재한 자가 신청할 때에 어떻게 인정하나요?

<대기기간>

○ 유동자산 규모에 따라 대기기간을 0~13주까지 차등해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 일반적으로 대기기간은 1주이지만, 유동자산 규모에 따라 일반 대기기간에 추가 합산

(top-up)되는 구조인가요?

   * 예: 독신(무자녀)이면서 유동자산이 5,500~5999호주달러인 경우, 대기기간이 총 2주(1주+1주)가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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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

○ 호주의 급여수준이 매우 낮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급여수준의 상한과 하한의 설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근로자가 상병으로 일을 중단하는 경우, 소득 하한의 수준을 결정하는 근거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 최근 9월부터 물가상승률(최근 6개월, 2.2%)을 고려해 구직수당을 인상(△$56, 2주)했

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은 없나요?

<관리운영>

○ 구직자 수당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데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은 얼마인가요?

○ 상병수당 신청 후 자산조사 등 절차로 인해, 신청부터 급여 지급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와 대응 계획이 있나요?

➍ 의료인증 < 심사 주체 및 기준, 진단서 작성, 재인증, 의료인증 절차 등 >

□ 상병수당에서 실제로 근로자가 얼마나 아픈지에 따라 적절한 복귀 시점을 정하는 것은

제도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하여 의료 인증을 운영하는데, 이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심사주체>

○ 상병수당 수급 기간에 따라 제도의 운영이 달라지는데, 이에 대한 진단 또는 의료인증

은 주로 누구에 의하여 이뤄지나요?

    * 예를 들어, 개인 병원이나 사립 병원의 일반의 General Practitioner, 혹은 정부에 고용된 의사 등

○ 상병수당, 장애수당 등은 서비스오스트레일리아에서 담당하고, 근로자의 기능적인 

저하나 장애의 세부적인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누구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나요?

- 해당 업무를 전담하거나 부분 부담하기 위해 정부의 직접 고용 또는 자문의 형태로 

일하는 의사가 있나요?

<심사기준(가이드라인)>

○ 상병수당 폐지 전과 현재 의료인증 심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내부(직원 및 자문의사) 심사기준이 있나요?

○ 현재 JSP의 경우 제출서류에 Medical certificates 및 medical reports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단서 외의 의무기록을 참고하나요?, 참고하면 어느 시점부터 보나요?

(만성질환의 경우 언제부터 확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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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 급여기간이 조정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이고, 주된 조정 사유는 무엇인가요?

○ 의료인증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을 하나요?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정신질환, 신경계 질환 등 적절한 병가 기간을 설정하기 어려운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이고, 영국의 경우 Fit note가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질환 등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정책 등을 가지고 있나요?

○ 상병수당 또는 장애수당 등 의료적인 증명이 필요한 현금급여 제도에서 의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료하고 병가 기간을 설정할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 있다면 해당 가이드라인의 활용도나 피드백 등의 체계가 있나요?

<진단서 작성>

○ (진단서) 주치의(GP)에게 진단서 발급 시 공식의료증명서식(SU415)을 선호하지만 특별

한 제한은 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기간을 확인할 때 논쟁이 

되는 경우는 없나요? 주치의만 발급 가능한가요? 진단서는 어떠한 형태로 받나요

(전산제출 or 수기양식)? 질병의 제한이 있나요(모든 상병 가능 여부)?

- 진단서에 가료기간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작점이 신청일 이전인 경우 소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 SU415 양식의 경우 사무직/현장직 등 직업적 특성 항목이 없는데, 가료기간 작성 시

환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나요? 단순 질병 관련해서만 치료기간을 작성하나요?

- 이전 상병수당 신청서류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및 돌봄 필요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하도록 했는데, JSP 신청 시에도 이 내용에 대한 조사를 따로 하나요?

- 근로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닥터쇼핑을 할 수 있나요? 진단서 

중복발급이 가능한가요?

○ (진단서 발급비용)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 발급 시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원하

나요? 한다면,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나요?

<재인증>

○ (재인증) ‘20.9.20 상병보조금(SA) 폐지 전에는, 최대 13주 이내의 범위에서 의사소견서

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한 후 13주 초과 시 다시 진단서를 제출해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재인증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재인증을 위한 진단서 발급 의사는 동일 의

사로 제한하나요? 그렇다면 의사가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SU415 양식의 경우 치료기간을 13주 미만 / 13주~24개월 / 24개월 초과로 나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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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최초 제출한 서류가 13주 이상일 경우 승인된 기간 내

에서는 재인증이 필요 없나요?(최초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지)

<의료인증 절차 및 통계>

○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별도의 의료적 인증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치의에게 발급받은 진단서에 대해 센터링크 등 관리기관에서 의료적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 1인당 의료인증 건수, 인증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 등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상병수당에 대한 질병별 통계 등을 운영하고 있나요?

- 있다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나요? 질병별 통계의 변화는 개략적으로 어떠한가요?

예를 들어 영국의 Fit note 통계는 지난 십몇년 간 정신질환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

습니다.

➎ 사후관리 < 도덕적 해이, 부정수급, 모니터링, 직장복귀 등 >

<도덕적 해이>

○ 상병수당은 근로욕구 저하 등 도덕적 해이(moral-hazard)로 인한 생산성 감소와 지출

급증의 우려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 공식적으로 구직수당 제도 내에 도덕적 해이 또는 재정적 통제 기전이 마련되어 있나요?

- 이러한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제도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준비해야 할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수급 시작 이후 2주마다 소득 변화, 취업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고의무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나요?

<부정수급>

○ 호주의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호주의 경우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도 분명히 하여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급자 책임과 의무 고지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 부정수급 금액 및 부정수급자 수, 상병수당 급여비 대비 부정수급 비율은 어떻게 되

나요?(’22년도 기준)

○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상병수당을 수급하는 경우 사후관리 방법

- 상병수당 지급 후 부정수급을 확인하나요? 확인방법은 무엇인가요? 사후관리 대상

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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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 지급 후 대상자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를 발견할 경우 환수 등

을 조치를 취하나요?

- 100% 소득상실이 이루어진 것을 가정하여 급여를 지급했으나, 실제 소득상실 규모

가 100%가 아닐 경우에 환수 등의 사후관리를 하나요? 한다면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의사에게 

페널티가 있나요?

- 허위진단서 발급 사례가 있나요?

-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근로자에 대한 페널티는 무엇인가요?

<모니터링>

○ 불시방문점검 등 모니터링 운영현황 및 운영방법

- 상병수당 수급기간 중 사업주의 역할 및 책임은 무엇인가요?

- 수급기간 중 일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도록 별도의 서류를 수급자로부터 받나요?

받는다면 어떤 종류의 서류를 징구하나요?

- 수급기간 중 현장방문 등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나요?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한

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요?

- 상병수당 수급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조치사항이 있나요? 치료계획에 대한 이행여부

를 확인하기도 하나요?

<직장 복귀>

○ 상병수당은 궁극적으로 근로자가 상병에서 회복하여 근로에 복귀하는 성과를 통해 

평가될 것입니다. 상병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근로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의 현

황을 공유하고 구직수당과 각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설명과 자료를 

요청합니다.

- 아울러, 상병수당 신청자와 수급자를 관리하는 역할은 누가 어떻게 분담하고 있나요?

추가로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복귀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 조정해주는 역할은 누가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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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빅토리아주정부 사전 서면 질의서

➊ 사업전반

○ `22년 3월부터 비정규직(임시직·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병가 시범사업이 이

루어지고 있는데, 사업을 운영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 다른 주정부에서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빅토리아 주정부에서 가장 먼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 국가에서 제공하는 구직수당(JobSeeker Payment)은 법정유급병가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까지 포괄하고 있는데, 이 구직수당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 빅토리아주 유급병가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는? (`22년, `23년)

○ 유급병가 시범사업과 관련된 이슈나 쟁점 사항이 있나요?

○ 비정규직/계약직 근로자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따로 소득이나 재산 자격 요건은 

없나요?

○ 자격 요건이 되는 대상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 아래 제시된 직종만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외 직업군은 자격에서 제외

되나요?

- 직종이나 업종에 따라서 유급병가일수, 지급금액 등을 다르게 적용하기도 하나요?

- 더 힘들거나 어려운 업종에는 추가 혜택이 있나요?

※ Eligible jobs                                      (https://www.vic.gov.au/sick-pay-guarantee)

• Food, hospitality and accommodation • Taxi, rideshare and delivery driving

• Retail, sales and supermarkets • Security

• Factories, manufacturing and supermarket supply chains • Carers, aides, health and welfare support

• Administration, clerical and call centres • Farm, agriculture, forestry, gardening and animal care

• Cleaning and laundry • Arts and creative industries

• Beauty, fitness, tourism and outdoor recreation

○ 유급병가의 대기기간은 없나요?

○ 그간의 유급병가 시범사업의 신청 현황과 신청자 특성은 어떠한가요?

- (현황) 수급자 수, 평균지급액수, 평균지원일수, 심사‧지급현황 등 

- (특성) 신청자 성, 연령, 소득분위, 직종 등

○ 3년간(2022~2025) 시범사업 이후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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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의료인증 

○ 해당 정책의 고안이나 추진 단계에 의사의 조언이나 참여, 의학적 내용에 대한 고려가

있었나요?

- 있었다면 어떤 의사들이 참여했나요? 직업의학(Occupational medicine) 의사가 관여

했나요?

○ 유급병가의 기간을 평가할 때 질병이나 치료에 따라 다르게 정하나요?

- 그렇다면, 해당 질병이나 치료의 내용에 대해서 의사가 평가하거나 의사의 자문을 

받나요?

○ 새롭게 변경된 구직수당(JobSeeker Payment)에서는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따라

구직수당과 장애연금의 기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의학적 평가가 필요

하거나 사용되나요?

- 의사의 진단서가 필수인가요? 필수라면 양식이 있나요?

- 필수가 아니라면 실제 근로자가 아프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